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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해에 ‘미래의 연표: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저서를 

발간해 “2033년이 되면 일본 주택의 3분의 

1이 빈집이 될 것이며, 2040년까지 지방자

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는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일본의 암울한 변화를 예고한 

가와이 마사시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일본의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젊은 시절 취직난을 겪은 베이비

부머 자녀 세대(현재 일본의 40대)가 대거 

퇴직하게 되는 2042년 즈음엔 그간의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 충분한 공적연금을 받

지 못하는 ‘저(低)연금’ 노인이나 이마저도 못 

받는 ‘무(無)연금’ 노인이 급증하게 된다는 것

이다. 빈곤층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후지타 

다카노리 NPO법인 홋토플러스(ほっとプラス) 대

표 역시 2015년에 ‘하류노인: 1억 총노후 

붕괴의 충격’을 발간해 장래 노인빈곤에 대

한 우려를 표하며, “1990년대 전반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기업의 상여금이나 복리후

생(임대료 보조 등) 등 월급명세서에 나타나

지 않던 혜택이 크게 줄어들면서 약 20년 후

에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는 노후

를 준비할 여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藤田

孝典, 2015). 그는 특히 비정규직이나 자영

업자로 일했던 사람들의 노후를 우려한다. 

이들은 은퇴 후 공적연금조차 받지 못할 공

산이 크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

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여유도 없는 사람들

은 공적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노년기에 진

입하게 되고, 치매, 사고, 질병 등의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日本経済新聞

社,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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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연금의 한계

일본은 1961년에 「국민연금법」을 제정했

다(読売新聞社, 2013).
1)
 일본에서 공적연금

이라 하면 보통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가

입하는 국민연금과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

이 국민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후생연

금을 가리킨다.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

했던 사람은 은퇴 후에 국민연금과 후생연

금 모두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

금만 받는다. 후생연금에 오래 가입한 남성

과 전업주부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라면 은

퇴 후에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대략 

월 22만 엔
2)
을 받게 된다(厚生労働省, 2017a, 

pp. 8, 17).

그런데 많은 사람의 연금 납부 기간이 노

후를 충분히 보장할 만한 연금을 받기에는 

턱없이 짧다. 게다가 중소기업 등에서 단시

간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생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다. 자영업자도 후생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다. 즉, 현재 일본에는 

후생연금을 포함한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

하게 될 집단과 아예 공적연금의 제도 밖에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내

각부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의 월 소득이 ‘10만 엔(약 100만 

원) 미만’인 부부가 전체의 13.4%, ‘10만 엔

(약 100만 원) 이상 20만 엔(약 200만 원) 

미만’인 부부가 28.9%를 차지했다(内閣府, 

2017, p. 136).

오늘날 일본 노인들의 생활은 20년 전보

다 더 어려워졌다.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 가구
3)
의 비율이 1995년에는 36.7%

(“매우 어렵다” 10.0%, “약간 어렵다” 26.7%)

였는데 2017년에는 55.2%(“매우 어렵다” 

22.0%, “약간 어렵다” 33.2%)로 크게 증가

했다(厚生省, 1996; 厚生労働省, 2018b). 

이렇듯 이미 노인빈곤 확대의 조짐이 나타

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활보호(한국의 국

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 대상 노인이 급증

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생활보호 수급

률(전체 65세 인구 중 생활보호를 받는 인구

의 비율)은 1995년 1.6%에서 2015년 2.89%

로 두 배 급증했다. 현재 생활보호 수급자의 

절반(45.5%)은 65세 이상이다(社会保障審

1) 하지만 당시의 공적연금제도는 유명무실했다. 국민연금 강제 가입 대상자가 대부분 미가입 상태였고, 오늘날의 임의 가입 대상자(전업주부나 
학생 등)는 아예 제도 밖에 있었다. 근로자의 배우자인 전업주부를 강제 가입 대상으로 흡수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한 것은 1985
년 개정 시였다(里見賢治, 2002, p. 2).

2) 후생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남성의 경우 월 16만 6863엔이다(厚生労働省, 2017a, p. 8).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월 5만 5464엔이다
(厚生労働省, 2017a, p. 17).

3)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또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가리킨다(厚生労働省,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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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会生活困窮者自立支援及び生活保護部会, 

2017, pp. 3-4)

3. 높은 노인 취업

일본의 노인 취업률(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17년 기

준 23.5%로 비교적 높다.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31.5%)보다는 낮지만 프랑

스(3.1%), 이탈리아(4.4%), 독일(7.0%) 등

의 서구 국가보다는 현저히 높고, 스웨덴

(17.5%), 미국(19.3%) 등과 비슷한 수준이

다(OECD Data, 2017). 특히 일본에는 생

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많다.
4)
 국제 비교 

연구들은 일본의 높은 노인 취업률을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유럽과 달리) 

조기 은퇴를 장려하는 급여를 도입하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山田篤裕, 

2010, p. 581).

일본에서 정년을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메이지야스다생활복지연구소가 올해 실시

한 조사에 따르면, 50~64세 응답자 중 약 

60%는 “정년 후에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

답했다(明治安田生活福祉研究所, 2018, p. 

8). 메이지야스다생활복지연구소의 한 연구

원은 “일본에는 자녀의 학비나 주택 할부금 

때문에 노후소득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고 분석했다(日本経済新聞社, 2018e).

물론 은퇴 후에 일하는 노인들이 모두 가

난한 것은 아니지만, 정년 후에도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많은 것

이 일본 사회의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노년

기의 수입을 근로소득에 기대는 것은 위험

하다고 경고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한꺼번

에 생활이 파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최근의 공적연금 개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모든 노인이 취업

을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인 취업이 노인빈곤의 근본적 해

결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역

할이 크다.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의 

절반(1996년 44.3%, 2002년 50.8%)은 공

적연금을 못 받을 경우 가구소득이 상대빈

곤선(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

어진다(橘木俊詔, 浦川邦夫, 2006, pp. 141- 

142). 앞으로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

람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적연금에서 방

4) 일하는 노인 중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일본의 경우 남성 46.8%, 여성 51.5%, 미국은 남성 54.5%, 여성 50.8%, 스웨덴은 남
성 17.2%, 여성 24.2%이다(池田心豪, 2016,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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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면 그만큼 빈곤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

다. 따라서 장래 노인빈곤을 최소한으로 억

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단행한 공적연금 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2016년 일본 국회는 법 개정
5)
을 통해 국

민연금 수급에 필요한 연금 가입 기간을 25

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연금 가입 기간

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는 ‘무연금’ 문제
6)
를 

시정한 것이다. 2016년의 이러한 개정에 따

라,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았던 

약 64만 명 중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

부한 노인들이 2017년 9월부터 수급권을 

얻어 그해 10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원래 소비세 10% 인상 타이밍에 맞춰 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무연금’ 문제를 시급

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실시한 

것이다(厚生労働省, 2017b, p. 283). 국민

연금에 10년밖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연

금액(월 1만 6000엔)은 40년간 가입한 사

람의 연금액(월 약 6만 5000엔)에 비할 바

가 못 되지만, 확실히 가계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日本経済新聞社, 2017).

또한 정부는 후생연금의 대상을 확장했

다. 2016년 10월부터 직원 501명 이상 기

업의 단시간 근로자
7)
에게 후생연금을 강제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7년 4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

로자에게 기업 단위의 후생연금 임의 가입

을 허용한 것이다(厚生労働省, 2017b, p. 

284). 법 개정에 앞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게 되는 기업이 저항할 것이며, 새로

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근로자 역시 반

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 2017

년 11월 파트타임 근로자 약 37만 명의 후

생연금 신규 가입이라는 성과가 나타났다

(厚生労働省, 2018a, p. 14). 후생연금 적

용 확대에 강력히 반발했던 기업들도 지금

은 조용하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부

족한 가운데 기업의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

는 것이다(日本経済新聞社, 2018f).

5)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기반 및 최저보장기능 강화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 개정(公的年金制度の財政基盤及び最低保障機能の強
化等のための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6) 국민연금 미납으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를 말한다. 현재 일본 50대의 절반가량은 국민연금 미납자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월급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지지만 자영업자, 학생, 농업·어업 종사자, 무직자 등의 경우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므로 국민연금 미납자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피보험자 실태조사(国民年金被保険者実態調査)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납자의 비율은 1940년
대 후반에 출생한 세대가 30%, 1950년대 전반에 출생한 세대가 35%, 1960년대 전반에 출생한 세대가 40% 후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다(産経新聞社, 2017).

7) 직원 501명 이상 기업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월 임금 8만 8000엔 이상, 연 임금 106만 엔 이상’, ‘1년 이상 근무 예정’, ‘학생이 아
님’으로 일하는 근로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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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정책적 논의

장래 사회보장 지출을 둘러싼 정부의 논

의는 연금, 의료, 그리고 장기요양을 중심으

로 이뤄진다. 민주당(현재 민진당)은 ‘무연

금’과 ‘저연금’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재

원으로 모든 노인에게 월 7만 엔의 연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장연금’을 제안해 왔으나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반대를 걱정해 소비세 

인상에조차 나서지 못했고, ‘최저보장연금’ 

논의는 재정의 장벽에 부딪힌 채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생활보호제도를 

‘무연금’ 또는 ‘저연금’에 대한 마지막 안전

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日本経済新聞

社, 2018c).

그러면 장래 노인빈곤을 막기 위한 생활

보호제도와 공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시오 다카시 히토쓰바시대학 경

제연구소 교수는 생활보호제도는 응급조치 

수준으로만 이용하고 공적연금을 활용하자

고 제안한다. 생활보호제도로 빈곤노인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부정 수급 문제가 확대

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일으

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적연금제도만

으로 가난한 노인을 보호할 수는 없다. 보통 

가난한 노인일수록 공적연금 수급액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제안하는 장래 노

인빈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 한 많은 비정규

직 단시간 근로자에게 후생연금을 적용하는 

동시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돕는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지급 개시 연령을 높임으로

써 연금 지출을 줄이는 대신 급여 수준을 높

인다. 셋째, 현재 빈곤 노인은 생활보호제도

로 보호하되 앞으로는 공적연금을 수정해 

장래 노인빈곤 확대를 예방하자는 주장이다

(日本経済新聞社, 2018c).

걱정거리는 정부의 소득보장 긴축 추세이

다. 가라카마 나오요시 리쓰메이칸대학 교

수에 따르면 노인의 증가로 공적연금, 보건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의 총지출은 늘

어났으나 노인 1인당 사회보장 지출은 해마

다 줄고 있다. 그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

득층으로의 재분배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日本経済新聞社, 2018d). 일본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2025년에 모두 75세 이상이 

되고 2042년이 되면 일본 인구 2.8명중 1

명이 노인이 될 것이다(毎日新聞社, 2017). 

단순히 노인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

득이 없는 빈곤 노인이 늘어나는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세 증세에 나서지 못하

고 있다. 2012년 민주당 정권 당시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은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

기 위해 그리고 장래 세대에게 부채를 넘기

지 않기 위해 소비세 증세에 합의했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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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아직 소비세 증세를 결단하지 못하

고 있다. 정부에 의한 사회보장이 미약한 가

운데 국민들은 노후소득이나 질병에 대비해 

오직 개인 저축을 늘리고 있다. 일본의 개인 

저축은 1000조 엔에 달한다(毎日新聞社, 

2017). 이대로 가면 여유가 있는 사람만 개

인 저축으로 노후를 해결하고, 형편이 어려

운 사람은 노후에 절망에 빠지게 된다. 공적

연금이든 생활보호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을 소홀히 하면 결국 노인을 돌보는 장래 세

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확대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성 노인의 빈곤이다(日本経済新聞

社, 2018b). 장래를 위해 저축할 여유가 없

고 후생연금의 적용을 못 받을 공산이 높은 

비정규직은 주로 여성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0대가 11.6% 

(644만 6000명 중 74만 9000명), 40대가 

9.3%(762만 3000명 중 70만 5000명), 50

대가 10.6%(586만 5000명 중 61만 9000

명)에 그치지만,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0

대가 47.1%(510만 5000명 중 240만 6000

명), 40대가 58.1%(667만 3000명 중 387

만 8000명), 50대가 61.0%(519만 3000명 

중 316만 7000명)에 달한다(総務省, 2018).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

데,
8)
 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공적연금 가입

자에게 연금 수급을 허용하거나 단시간 근

로자에게 후생연금을 적용하는 일본 정부의 

최근 노력은 앞으로 성과를 올릴 것이다. 하

지만 공적연금은 오래 가입해야 충분한 금

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장에 시간이 

걸리는 제도이다. 이미 확대되기 시작한 노

인빈곤을 해결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 기

초연금이나 생활보호제도를 지금이야말로 

관대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 보조 도입 역시 시급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임대료 보조를 도입하면 비정

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을 비롯한 현역 세대

에게 공적연금을 납부하면서 노후에 대비할 

여유를 줄 수 있고, 임대료를 내고 사는 저

소득 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8) 일본의 경우 원래 외벌이 부부(남성 근로자와 전업주부의 부부)가 많았으나 1990년대에 외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수가 비슷해지고 
2000년대 이후 외벌이 부부보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다. 2017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수는 1188만 가구로 외벌이 부부(641만 가구)의 두 
배에 가깝다(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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